
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준 구 
 
종합부동산세(이하 종부세)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

판소(이하 헌재)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결정의 문
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.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
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,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
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.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
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. 
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다. 그렇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반발하지 

않는다면 바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일이다. 며칠 전에 쓴 “교과서를 바꿔 쓰
라는 말인가”라는 글에서 지적했듯,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평적 공평성
이라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. 이런 불공평한 구도가 
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
연한 일이다.  
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에게 똑 같은 조

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며칠 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
바 있다.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똑 같은 가액의 주
택을 가진 두 사람을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로 본다. 그렇기 때문에 
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
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
다.  
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

관이 없는 사항이다.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
기를 요구한다.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
빚게 되기 때문이다.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
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.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
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. 
나는 법률절차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

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. 그러나 심각한 문
제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. 그
냥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. 
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납세자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은 
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. 



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단독 등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미봉책으로 
봉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.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
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
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.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
는 일이다.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
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.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
었지만,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. 
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. 

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. 다
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
올 게 분명하다. 그렇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. 
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
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.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
저질러서는 안 된다.           
하여튼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느냐는 문제는 두

고두고 정부의 골치를 썩일 것이 분명하다.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그대로 고수
하려고 하는 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. 정부가 성급하게 
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. 헌재가 결정 당시에
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, 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진퇴양난의 골짜기
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다.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
난국을 수습할 길이 없어 보인다. 
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

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. 이제 수만, 아
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,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
두고 볼 일이다.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
지도 모른다는 것이다.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
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
이다. 
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. 세

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
다.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
일이 벌어지게 되었다.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
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
울 따름이다.             


